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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 14.(수) 16:00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안착을 위한
부산 현장 방문 및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기업 간담회 개최
- 중기부-부산시,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부산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를 방문해 준비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적용, 정부‧지자체‧민간 협의체 운영, 해외 실증 및
인증 지원 등 적극적 지원 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부산시는 14일 부산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이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연합 지구(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
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부산은 ‘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부산을 찾은 오영주 장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친환경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들을 둘러본 뒤, 박형준 부산시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을 비롯해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 7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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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 등 세계(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신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및 운항 

실적(Track-Record) 요구 등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즉시 반영 가능한 과제는 특구 계획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영주 장관은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①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

허가 제도 도입, ②정부-지자체-민간 협치(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위험

(리스크) 및 성과관리, ③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국제협력 해외 실증 및 공동 

기술개발(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과 미국 시애틀 간 구축되는 녹색 해운 항로와 연계하여 친환경·

지능형(스마트) 선박의 국외 해상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기자재 중소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해외 인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선박의 친환경‧지능형(스마트) 체계(패러

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을 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도시(세계(글로벌) 리딩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함께 조성하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노력해 친환경‧
디지털 선박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산의 역량 있는 조선 부품·

장비 기업이 세계(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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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특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남 (044-204-7204)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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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글로벌 혁신 특구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계획

□ 개요

◦ (일시) 2.14(수) 16:00~17:40 (100분)

◦ (장소) 한국해양대학교 (부산 영도구)

◦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기업 등 15명

- 중소벤처기업부(3) : 장관, 창업벤처혁신실장,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 부산시(2) : 박준형 부산시장, 박동석 미래산업국장

- 유관기관(3) :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배정철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 원장, 김대헌 한국선급 연구본부 본부장

- 해양모빌리티 기업(7) : HD한국조선해양 성영재 상무, ㈜오리엔탈

정공 서준원 사장, ㈜에코프로HN 김종섭 사장, ㈜파나시아 이민걸

대표이사, ㈜MS가스 조영도 전무, MS이엔지 신현대 대표이사,

㈜제이엠피네트웍스 문종복 전무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시설

방문
16:00 ∼ 16:30 (‘30) • 주요 연구 시설 등 방문

간담회

16:35 ∼ 16:45 (‘10) • 개회 및 인사말씀

16:45 ∼ 16:52 (‘7) •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계획 발표

16:52 ∼ 17:32 (‘40) • 업계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17:32 ∼ 17:38 (‘6) • 마무리 말씀

17:38 ∼ 17:40 (‘2) • 기념촬영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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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 개요

◇ (목    표) 딥테크 유니콘 1개 이상 육성 ▷ 신기술 기자재 인증 20건, 

             딥테크 기업 육성 40개, 매출증가 3조 원, 고용창출 17,000명 등

◇ (필 요 성) 친환경․스마트화로 선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첨단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 (사업내용) 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➁ 글로벌 스탠다드 실증 및 인증 지원, 

➂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➃ One-Stop 플랫폼 구축

□ 추진계획

ㅇ 해양모빌리티 Lifecycle(기술 기준 개발 ~ 선박 관리)에 따라 ➀기술
혁신 ➁규제해소·실증 ➂해외진출 ➃제조·생산 전 분야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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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 계획

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 관련 법령*의 금지제한 외에 모두 허용,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인

탄소포집, 대체연료 추진 등 제도 부재 문제 해결

     *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② 글로벌 스탠다드 실증 및 인증 지원

- (국내실증) 국제 기술 기준을 준용한 국내 육․해상 실증 및

가상현실 정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트랙 레코드 확보

- (해외실증) 한국과 미국 타코마 녹색 해운 항로 구축과 연계한

해외 해상 실증 체계 마련 및 첨단기술 실증기반 마련

- (해외인증) 그리스 CE(KR Hellas) 중심의 선박 해외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내․외 인증기관과 글로벌 통합 인증 추진

③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 (기업육성) 탄소포집, 미래연료, 차세대 추진시스템, 융합AI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딥테크 기업육성 프로그램 도입

- (해외 공동 R&D) 국내 유망 딥테크 기업과 해외 기업의 공동

R&D 및 선진국의 탄소중립․모빌리티 정부 프로젝트 참여 지원

- (인력양성) 지역거점인 대학의 역량을 활용하고 대학-지자체-

기업의 연계를 통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④ One-Stop 플랫폼 구축

- (추진단) 공인시험기관, 대학, 연구원 등 지역혁신거점을 연계하여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반구축․실증․인증․사업화 One-Stop 지원

- (글로벌 협력) 국내 기술 기준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인증기관(ISO),

국제기구(UN 해양모빌리티 안전기술위원회)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